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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기 대응 주택 정책의 변화와 과제: 
디딤돌 대출 정책의 변화가 신혼 및 

다자녀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강석*‧박정은**

요 약

본 연구는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금융 정책 변화가 신혼 부부와 다자녀 가구라는 
핵심 수요자 집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정책과 대출 한도 상향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시행 전후의 대출자 구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 시중 은행의 실제 디딤돌 대출 데이터를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정책별 수혜자 반응 
차이와 지역별 정책 효과 차이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요건 완화 정책은 신혼 부부와 
다자녀 가구 모두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반면, 대출 한도 상향 정책은 다자녀 가구에 한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저출산 대응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정책이라 
하더라도 수혜 집단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수요자 맞춤형 접근을 
통한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통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 정책모기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책, 대출한도 상향 정책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인구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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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위험, 주거 수요의 위축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
는 젊은 세대의 인식은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소득, 육아 여건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택 문제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 
정책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를 넘어서, 생애주기별 특성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여 정밀한 맞춤형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주요 정책 수혜 대상으로 설정하고, 주거 안정성
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으로는 정책모기지 공급, 생애최초 특별
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실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며, 정책모기지 중 디딤돌 
대출은 낮은 고정금리와 우대조건을 통해 실질적인 구매 여력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정 계층에 대한 보다 집중 지원을 위하여 소득요건, 자산요건, 대출한도, 대상주택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다. 대출 규모 측면에서 보면 2014년 신설 당시 2조 원이었던 대출 잔액이 2023년 말 
기준 약 13.9조 원에 달하도록 성장하였다.

본 연구는 디딤돌 대출 제도 중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두 차례의 주요 정책 
완화 조치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첫 번째는 2018년 9월 28일 시행된 소득요건 완화 
정책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각각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조치
이다. 두 번째는 2022년 10월 21일 시행된 대출한도 상향 정책으로, 신혼부부 ․ 다자녀 가구의 최대 
대출한도를 각각 2.7억 원/3.1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주택자
금 마련 능력을 높이고자 한 정책이다. 이 두 정책은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하여 만들어진 디딤돌 
대출이 저출산 대응이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겪게 된 대표적인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정책 시행 전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대출 수요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저출산 대응을 위한 두 가지 정책의 효과와 이에 따른 수혜자 구성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설문조사나 간접통계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과 달리, 실제 
대출 실행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정책 효과의 실증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1) 동일한 수혜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과 (2) 동일한 정책이 서로 다른 수혜 
대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 시 계층별 ․ 정책 유형별 정교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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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국내 주택금융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 중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1) 정책모기지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와, (2) 정책모기지 이용자의 특성과 행태에 주목한 실증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정책모기지 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최철(2019)은 가계 금융 복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 가구가 대출 연체에 취약하며,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와 같은 맞춤형 정책금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남영우(2021)는 신혼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정책이용 여부가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며,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책모기지 공급 효과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이호진 ․ 고성수(2020)는 금융규제 하에서도 정책모기
지의 공급이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제약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았으며, 실제로 제약 
가구 비율을 8.7%p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지혜 외(2022)는 주요국의 주택금융 정책을 
비교하여,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를 초과할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며, 
상환능력 기반의 관리체계 도입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로는 
Saha et al.(2023)가 인도 공공은행의 데이터를 통해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1)이 
저소득층의 LTV(loan to value) 비율을 효과적으로 낮추며,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정책 수혜자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득, 자산, 가구 형태,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이 대출 선택 
및 이용 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다. 김성진(2016)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차주 
소득과 주택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 저소득층의 대출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분석하였다. 염광은(2020)은 디딤돌 대출 수요가 단순한 정책 효과뿐 아니라 주택시장 변수와 인구동
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장승훈(2018)은 차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책모기지와 
일반 주택담보대출 간 선택 성향이 다르며, 이를 고려한 상품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수진(2021)은 가구특성, 가구 형태, 경제상황 등이 디딤돌 대출 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Ambrose & Thibodeau(2004)는 미국 정부기관(GSE)2)의 일환으로 시행된 ‘Affordable 
Housing Goals’가 저소득 지역의 대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하며, 정책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표 1>, <표 2>).

1) 우리나라의 LTV 규제, DSR 규제와 같이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등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2) 미국 주택 모기지 시장에서의 정부 지원 기관(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GSEs)을 지
칭하며 대표적으로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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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분석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시사점

최철
(2019)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계특성, 
대출금액, 
상환부담, 
신용등급

대출수요, 
연체발생 여부

저소득 및 취약 가계에서 연체 가능성이 높으
며, 금융포용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 정책 필
요성 강조. 특히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와 
맞춤형 정책금융 도입 필요

남영우
(2021)

다중
회귀분석

신혼가구 
경제적여건, 
환경만족도, 

정책이용 여부

주거만족도
경제적 안정성과 정책 지원이 주거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신혼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이호진 ․ 
고성수
(2020)

모의실험,
회귀분석

금융규제, 
소득, 순자산, 

주택가격

제약가구 비율, 
최대주택 
소비규모

주택금융 규제강화 시, 정책모기지 공급이 제
약 가구를 8.7%p 감소시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증대에 기여함

김지혜 외
(2022)

패널 최소자승
더미변수

(LSDV) 모형

가계부채 비율, 
저축률, 

인구성장률, 
금융규제

경제성장률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90% 이상일 때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상환능력 중심의 관
리체계와 글로벌 스탠다드 통계 개선이 필요함

 Saha 
et al.
(2023)

패널데이터 
분석, 다중 
회귀분석

거시건전성정책
지수, 소득, 

연령, 대출 금리, 
신용 점수

대출금액 대비 
담보가치 
비율(LTV)

매크로프루덴셜 정책은 대출자의 LTV 비율 
감소에 효과적이며, 저소득 대출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침. 6개월의 정책 지연 효과 확인.

LSDV, least squares dummy variable; GDP, gross domestic product; LTV, loan to value.

<표 1> 정책모기지 제도 효과 관련 연구

정책 효과 분석에서 이중차분법은 회귀분석보다 적합하나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정책 효과 분석은 
제한적이다. 황관석 ․ 박철성(2015)은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수도권 DTI(debt-to-income ratio) 
규제효과 분석’에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2009년 수도권 DTI 차등 규제와 주택 가격의 인과 관계
를 규명하였으며, Kim & Oh(2021)는 ‘Effects of Easing LTV ․ DTI Regulations on the Debt 
Structure and Credit Risk of Borrowers’에서 2014년 LTV ․ DTI 규제 완화와 차입자의 신용 
위험(위험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정책의 변화가 정책모기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연구들 중 일부도 실행 데이터를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 정책변화 직전후 비교라는 
구조를 적용하여 수혜자 구성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둔다. 특히 김기태(2017), 김성진
(2016), 염광은(2020) 등의 기존 연구들도 실제 대출 실행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대부분 회귀분석
에 기반한 접근이었다. 반면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함으로써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
고, 외생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인과적 추론이 가능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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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분석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시사점

김성진
(2016)

토빗회귀, 
분위회귀

대출자특성, 
금리조건, 

담보물특성, 
대출기간, 
정책더미 

대출금액, 
담보대출비율

대출자의 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금액 
결정,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 저소득층과 
특정 계층에 대한 대출 부담 감소

염광은 
(2020)

합동 OLS, 
고정효과 
패널모형

금리차이, 
정책요인, 

주택시장요인, 
인구동태요인

대출금액
대출수요는 주택시장과 인구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음, 정책요인뿐 아니라 경제적 ․ 인구
적 요인에 따라 유동적임

장승훈 
(2018)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계특성, 
주택특성, 
금융특성

정책모기지 
선택 여부

차입자의 가계 및 주택 특성이 대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침, 정책모 기지의 목적별 대출 
상품 설계가 중요

이수진 
(2021)

연립방정식, 
프로빗모형

가구특성, 
주택특성, 
금리예상, 
정책요인

주택금융수요, 
대출금리유형,
디딤돌대출 
선택여부

가구 특성과 주택시장 요인이
금융상품 선택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설계 시 금리와 시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
형 접근 필요

Ambrose & 
Thibodeau 

(2004)

최대우도법, 
수요 및 

공급 모델

지역특성, 
GSE 규제 목표, 
주택시장 위험성

주택담보대출 
공급량, 

저소득 지역 대출 
증가 여부

GSE 목표가 저소득 및 소외 지역의 모기지 
공급을 증가시켰으며, 1998년의 효과가 특히 
두드러짐. 정책적 개입이 소외 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함

OLS, ordinary least squares; GSE,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

<표 2> 정책모기지 수혜자 관련 연구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정책모기지의 실효성, 수요자 특성, 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수요자 이질성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대출자 특성(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을 주요 구분 변수로 설정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다소 부족했던 인과적 효과 추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정책 변화 전후를 비교하는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DiD)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들이 간접 자료에 의존한 데 따른 한계를 인식하고 본 연구는 실제 대출 
실행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실증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디딤돌 대출 관련 정책의 변화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대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를 비교 가능한 집단 간 차이로 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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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DiD 설계를 채택하였다. 기존 주택 금융 분야에서는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이
나 패널 모형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어 왔으나, 실제 대출 실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DiD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DiD 분석은 회귀분석이나 패널 모형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DiD 분석은 패널 모형과 마찬가지로 개체별 고유한 특성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어 회귀분석보다 누락 변수로 인한 편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DiD 분석은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처치그룹과 대조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셋째, DiD 분석은 단순한 횡단면 분석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
기 때문에 특정 개입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다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다. 넷째, DiD 분석은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외생적 충격이 모든 그룹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을 제거하고 
정책 효과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널 모형과 유사한 장점을 가지면서도 정책 효과나 
특정 개입의 영향을 분석할때 보다 유용한 DiD 분석을 적용하여 정책 변화의 인과적 효과를 실증적으
로 추정하였다.

분석 대상 정책은 ① 2018년 9월 28일 시행된 소득요건 완화 정책과 ② 2022년 10월 21일 시행된 
대출한도 상향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소득요건 완화 정책 시행 전후인 2017년 9월 28일∼2018년 
9월 27일과 2018년 9월 28일∼2019년 9월 27일, 그리고 대출한도 상향 정책 시행 전후인 2021년 
10월 21일∼2022년 10월 20일과 2022년 10월 21일∼2023년 10월 20일에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에 대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상대적인 비율을 통하여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가 정책 
수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동기간 동안 A은행
에서 실행된 총 14,825건의 디딤돌 대출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량적 기준에 따라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을 구분하였다.
2018년 소득요건 완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 시행 이전에는 6천만 원 이하라는 

연소득 기준을 적용받다가 정책 시행 이후에는 7천만 원이라는 새로운 연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인 대출자를 처치그룹, 소득 완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이거나 
다자녀 가구가 아닌 대출자를 통제그룹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2022년 대출한도 상향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 정책 시행 이전에는 2억 7천만 
원 이하라는 최대 대출한도 기준을 적용 받다가 정책 시행 이후에는 4억 원이라는 새로운 최대 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받게 된 신혼부부 및 (2) 정책 시행 이전에는 3억 1천만 원 이하라는 최대 대출한도 
기준을 적용받다가 정책 시행 이후에는 4억 원이라는 새로운 최대 대출한도 기준을 적용받게 된 
다자녀 가구인 대출자를 처치그룹, 최대 대출한도 상향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이거나 
다자녀 가구가 아닌 대출자를 통제그룹으로 설정하였다.

DiD 분석을 사용하려면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이 정책 시행 전에는 유사한 추세를 보였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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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필요하다. 즉, 정책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두 집단의 결과 변수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 가정이 성립하면 정책 시행 후의 변화가 정책 자체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정책 시행 전부터 두 집단이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면 DiD 분석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정책 시행 이전의 여러 시점에서 두 집단의 결과 변수가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2) 정책 시행 전후의 결과 변화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평행하
게 움직였는지 확인하며, (3) 정책 시행 전기간 동안 두 집단의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지 검정함으로써 평행 추세 가정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증모형은 다음과 같은 기본 DiD 회귀식을 따른다.

   time_dummy treatment
     time_dummy×treatment ϵ <식 1>

이때 종속변수 Yit는 i집단 관측치의 t시점 디딤돌 대출 건수를 의미하며, time_dummyt 는 정책 
시행 전이면 0, 시행 후이면 1이며, treatmenti는 정책 시행에 따라 대출 혜택을 받는 처치그룹(1)과 
받지 않는 통제그룹(0)을 구분한다. (time_dummyt ×treatmenti)로 이루어진 DID항은 정책 효과
를 나타내며, 𝛽3는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인한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는 계수다. 

한편, 본 연구는 모형에 금리, 주택 가격, 지역 경기 등 주택시장 관련 외생 변수를 통제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분석에 활용된 디딤돌 대출 실행 자료가 신청 건수 단위의 단면 자료로 구성되
어 있어, 개별 대출자의 시장 노출 수준이나 지역별 주택 특성을 계량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동일 제도 내 일부 요건(소득 기준, 대출 한도)의 변화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이 제도 외적 조건(자산, 연령, 교육 수준)에서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외생 변수의 개입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DiD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시 이와 같은 제약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시행 전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정책별로 전후 12개월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2018년 소득요건 완화 정책의 경우, 정책 시행일인 2018년 9월 28일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은 2017
년 9월 28일∼2018년 9월 27일, 이후 기간은 2018년 9월 28일∼2019년 9월 27일로 설정하였다. 
2022년 대출한도 상향 정책의 경우, 정책 시행일인 2022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은 
2021년 10월 21일∼2022년 10월 20일, 이후 기간은 2022년 10월 21일∼2023년 10월 2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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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이러한 기간 설정은 정책 전후의 동등한 시계열 구간을 비교함으로써 시간적 외생성을 
통제하고, 제도 변화의 인과적 효과를 식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정책 효과의 이질성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여부, 다자녀 가구 여부뿐 
아니라 거주 지역(서울, 수도권, 지방)을 기준으로 각 집단을 세분화하여 정책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
다. 이를 통하여 동일 정책이라도 수혜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요인에 따라서도 상이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주요 분석 지표는 대출 건수의 변화이다. 정책 전후 건수의 변화 폭은 수혜자 
집단의 정책 반응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이는 디딤돌 대출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정책 설계 및 평가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그림 1>).

Ⅳ. 실증분석

1. 기초통계 분석

실증분석에 앞서, 정책 시행 전후의 처치그룹과 통제그룹 간 기초적인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의 
비교 가능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정책별로 구성된 두 집단의 관측치 수, 신혼부
부 수 및 비율, 다자녀 가구 수 및 비율, 지역 평균값 등을 정리하였다.

다음 <표 3>은 2018년 소득요건 완화 정책과 2022년 대출한도 상향 정책에 대하여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이 관측치 수, 신혼부부 수 및 비율, 다자녀 가구 수 및 비율, 지역별 비율 등에서 어떠한 

자료: 강만봉 외(2021).

<그림 1> 이중차분 모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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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였는지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2018년 소득요건 완화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 전 대출자 6,414 가구 중 신혼부부는 

2,075 가구로서 전체 대출자 중 32.4%를 차지하였으나, 시행 후 신혼부부는 전체 4,448 가구 중 
2,172 가구로서 전체 대출자의 48.7%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시행 전 대출자 중 다자녀 가구는 
4가구에 불과하여 전체 대출자 중 0.0%를 차지하였으나, 시행 후 다자녀 가구는 전체 대출자 중 
127 가구로서 전체 대출자의 2.8%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지역별 비율은 시행 전 서울 7.6%, 수도권 
57.1%, 지방 35.3%에서 시행 후 서울 6.6%, 수도권 51.8%, 지방 41.6%로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이 낮아지고 지방 거주자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대출한도 상향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신혼부부는 1,350건으로 전체 대출자 중 51.4%를 
차지하였으나, 시행 후 신혼부부는 686건으로 수치는 줄었으나, 비율은 51.3%로 거의 차이가 없었
다. 또한, 시행 전 대출자 중 다자녀 가구는 70 가구로서 전체 대출자 중 2.7%를 차지하였으나, 시행 
후 3.6%로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지역별 비율은 시행 전 서울 3.5%, 수도권 42.1%, 지방 54.4%에서 
시행 후 서울 2.4%, 수도권 47.8%, 지방 50.0%로 서울 및 지방 거주자의 비중이 낮아지고 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시행 이후 관측치가 2018년에는 약 30%, 2022년에는 약 50%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출 
수요 축소나 자격요건 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감소는 정책 효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할 요소다.

2. 실증분석 결과

1) 정책 유형별 효과

소득요건 완화 정책의 경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모두에서 대출 건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
하게 증가하였다. 

구분 그룹 관측치수 신혼부부 신혼부부
비율(%)

다자녀
가구수

다자녀
가구비율(%)

지역별 비율(%)
(서울/수도권/지방)

2018
통제그룹 6,414 2,075 32.4 4 0.0 7.6 / 57.1 / 35.3
처치그룹 4,448 2,172 48.7 127 2.8 6.6 / 51.8 / 41.6

2022
통제그룹 2,627 1,350 51.4 70 2.7 3.5 / 42.1 / 54.4
처치그룹 1,336 686 51.3 48 3.6 2.4 / 47.8 / 50.0

<표 3> 기초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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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경우 처치 시점 효과 계수는 171.25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p<0.01).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처치 시점 효과 계수는 174.42이고 통계적으로도 또한 유의하였다(p<0.001).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정책의 효과도 약간 높게 나왔지만, 특히 모델의 설명력 측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adjusted R-squared: 36.8% vs. 91.0%). 이는 소득요건 완화 정책이 기존 소득 초과로 대출이 제한되
었던 가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책 수혜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대출한도 상향 정책의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건수의 변화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다(p>0.05). 이는 대출한도 상향 정책이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수요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신혼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고 대출 가능 금액보다는 자격요건이 더욱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출 건수가 83.25건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
(p<0.001). R-squared 값은 78.8%로, 모형의 설명력 또한 우수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1)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가 많아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더 큰 주택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 다자녀 가구는 대체로 결혼 생활이 오래되어 자산이 축적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더 
비싼 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공간에 
대한 요구 및 자산 축적 정도가 대출한도 상향 정책과 높은 정합성을 가짐으로써 정책의 영향력과 
효과성이 뛰어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되지만, 당시 시장 여건이나 자격 요건 충족 
가구의 희소성 등 외부 요인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표 4>, <표 5>).

2) 가구 유형별 정책 효과

가구 유형별 분석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간 정책 반응의 차이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 완화 정책은 대출 건수를 통제집단 대비 171.25건 증가시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p<0.01)를 보였다. 이는 소득 기준이 대출 자격 제한의 주요 요인이었으며, 완화된 기준
이 신규 대출 수요를 효과적으로 유도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대출한도 상향 정책은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1) 아직 자산은 축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2) 경력 초기 단계라 개인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맞벌이 비율이 높은 편이라 가구 소득은 
다자녀 가구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두 정책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소득요건 완화 정책은 대출 건수를 
174.42건 증가시켰고(p<0.001), 대출한도 상향 정책 역시 83.25건의 증가 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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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Variable B SE t p
(상수) 353.917 27.119 13.051 0.000

Treatment -181.000 38.352 -4.719 0.000
Time -162.500 38.352 -4.327 0.000

처치시점효과 171.250 54.238 3.157 0.003
F=10.12(p<0.001), R2=0.408, adj.R2=0.368, D-W.=0.587

<다자녀 가구>

Variable B SE t p
(상수) 526.500 20.741 25.385 0.000

Treatment -526.167 29.332 -17.939 0.000
Time -164.083 29.332 -5.594 0.000

처치시점효과 174.416 41.481 4.205 0.000
F=159.8(p<0.001), R2=0.916, adj.R2=0.910, D.W.=1.32

<표 4> 이중차분 분석 결과(소득요건 완화 정책)

<신혼부부>

Variable 계수 SE t p
(상수) 106.417 10.507 10.128 0.000

Treatment 6.083 14.859 0.409 0.684
Time -41.4167 15.584 -2.658 0.011

처치시점효과 -2.4833 22.039 -0.113 0.911
F=5.067(p<0.001), R2=0.275, adj.R2=0.271, D-W.=0.587

<다자녀 가구>

Variable 계수 SE t p
(상수) 213.083 14.086 15.127 0.000

Treatment -207.250 19.921 -10.404 0.000
Time -84.283 20.893 -4.034 0.000

처치시점효과 83.250 29.547 2.818 0.007
F=49.62(p<0.001), R2=0.788, adj.R2=0.772, D.W.=0.660

<표 5> 이중차분 분석 결과(대출한도 상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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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특히 소득요건 완화 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 완화가 대출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확대시키는 핵심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대출한도 
상향은 넓은 주거공간 수요가 높은 다자녀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가구 유형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달리 나타났으며, 이는 가구별 경제적 여건과 주거 수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 설계 시 대상 집단의 특성과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표 6>, <표 7>).

다만,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전체 표본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량 결과 해석에 있어 통계적 신뢰도
에 유의해야 하며,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분석 대상 기간을 늘려 
표본 수를 증가시키지 않은 이유는 기간을 늘릴 경우 분석 대상 기간 중 주택경기의 변동이 발생하여 
정책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결과가 경기 변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작지만 오염되지 않은 표본만을 선택 함으로써 (1) 분석 대상이 
정확하게 정책 효과만 반영할 가능성을 높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고 (2) 불확실한 변수를 
줄여 연구의 결론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이즈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3) 지역별 정책 효과

지역별 분석에서는 서울, 수도권(서울 제외), 지방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비교하였다. 서울 지역
에서는 소득요건 완화 정책(p=0.245)과 대출한도 상향 정책(p=0.136) 모두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기준 8억 원, 2022년 기준 1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서울 지역의 
높은 주택 가격이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구매력 확대를 제공하지 못하여 정책 효과를 제약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표 8>).

반면 수도권(서울 제외)에서는 소득요건 완화 정책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대출 건수는 108.08건 증가(p<0.01)하였으며, 결정 계수 또한 42.8%로 정책 효과를 안정적
으로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소득요건 완화 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신혼

정책 처치시간효과 유의미성 효과
소득요건 완화

(2018년) 171.25 유의미(p<0.01) 대출 건수 증가 효과가 크며,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용

대출한도 상향
(2022년) -2.48 유의미하지 않음 대출 건수 증가 효과가 없으며,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음

<표 6> 가구 유형별 정책 효과(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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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대출 건수는 63.67건 증가(p=0.002)하였으며, 모형 설명력도 충분하였다
(R2=38.9%). 

이에 반하여 대출한도 상향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는 대출한도가 아닌 소득요건에 따른 제약이 주택 구매에 대한 실질적 
한계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로부터 현재 디딤돌 대출은 소득요건과 대출한도에 대한 제한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승된 임금과 높아진 맞벌이 가구의 비율을 감안하여 소득요건에 대한 
개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표 9>, <표 10>).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책유형, 가구유형, 지역유형 간 상호작용에 따라 정책 효과가 매우 이질적

정책 처치시간효과 유의미성 효과
소득요건 완화

(2018년) 174.42 유의미(p<0.01) 대출 건수 증가 효과가 크며,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용

대출한도 상향
(2022년) 83.25 유의미(p<0.01) 대출 건수 증가 효과가 있으나, 

소득요건 완화보다 효과 크기 작음

<표 7> 가구 유형별 정책 효과(다자녀 가구)

<2018년 소득요건 완화 정책>
Variable 계수 SE t p
(상수) 22.7500 2.827 8.047 0.000

Treatment -6.3333 3.998 -1.584 0.120
Time -10.5000 3.998 -2.626 0.012

처치시간효과 6.6667 5.654 1.179 0.245
F=5.067(p<0.001), R2=0.275, adj.R2=0.271, D-W.=0.587

<2022년 대출한도 상향 정책>
Variable 계수 SE t p
(상수) 2.2500 0.650 3.460 0.001

Treatment 3.2500 0.920 3.534 0.001
Time -1.0278 0.993 -1.035 0.307

처치시간효과 -2.1389 1.405 -1.523 0.136
F=5.067(p<0.001), R2=0.275, adj.R2=0.271, D-W.=0.587

<표 8> 이중차분 분석 결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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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득요건 완화 정책>
Variable 계수 SE t p
(상수) 202.8333 15.918 12.742 0.000

Treatment -103.7500 22.512 -4.609 0.000
Time -108.5000 22.512 -4.820 0.000

처치시간효과 108.0833 31.836 3.395 0.001
F=10.99(p<0.001), R2=0.428, adj.R2=0.389, D-W.=0.785

<2022년 대출한도 상향 정책>
Variable 계수 SE t p
(상수) 44.7500 6.015 7.439 0.000

Treatment 2.6667 8.507 0.313 0.756
Time -14.7500 8.922 -1.653 0.106

처치시간효과 1.1333 12.618 0.090 0.929
F=1.773(p<0.168), R2=0.117, adj.R2=0.051, D-W.=0.569

<표 9> 이중차분 분석 결과(수도권)

<2018년 소득요건 완화 정책>
Variable 계수 SE t p
(상수) 128.0000 9.847 12.999 0.000

Treatment -70.2500 13.926 -5.045 0.000
Time -47.0833 13.926 -3.381 0.002

처치시간효과 63.6667 19.694 3.233 0.002
F=9.357(p<0.001), R2=0.389, adj.R2=0.348, D-W.=0.489

<2022년 대출한도 상향 정책>
Variable 계수 SE t p
(상수) 56.5833 5.215 10.851 0.000

Treatment 5.8333 7.375 0.791 0.434
Time -25.7833 7.735 -3.333 0.002

처치시간효과 -0.8333 10.939 -0.076 0.940
F=7.985(p<0.001), R2=0.375, adj.R2=0.328, D-W.=0.828

<표 10> 이중차분 분석 결과(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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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요건 완화 정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모두에게 효과적이었
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 지역에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한도 상향 정책은 다자녀 가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정책 효과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
었고, 서울 지역과 신혼부부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 효과는 시행 당시의 시장 여건에 좌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2018년 소득요건 
완화 정책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 시행되어 수요 확대와 맞물려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2022년 대출한도 상향 정책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주택시장 
침체가 진행되던 시기에 시행되어 그 효과가 제한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소득요건 완화 
정책의 효과 추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정책 개입의 효과와 
시장 환경의 복합적 결과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설계에 있어 단일한 접근보다
는 대상 집단의 특성과 시장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Ⅴ. 결론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디딤돌 대출의 정책 변화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요건 완화(2018년 9월)와 대출한도 
상향(2022년 10월)이라는 두 가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실제 대출 실행 데이터를 활용한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요건 완화 정책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모두에게 대출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지역 전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
는 방식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임을 시사한다. 특히 기존 소득요건으로 인해 대출이 제한되었던 
맞벌이 가구의 대출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유의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대출한도 상향 정책은 다자녀 가구에 한해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신혼부부를 대상으
로는 뚜렷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넓은 주거공간 수요가 큰 다자녀 가구에게 대출한도 확대가 
실질적인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혀준 반면, 신혼부부에게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디딤돌 대출 정책이 수혜자 유형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정책 설계 시 정교하고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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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득요건 완화 정책과 같이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실효성이 확인된 바, 제도적 확장이 정책 수요자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둘째, 대출한도 상향은 지역별 주택가격 수준과 가족 구성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한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 수에 따른 유연한 대출 
한도 설계가 바람직하다.

셋째, 정책의 지역별 효과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서울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게는 디딤돌 대출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별
로 주택가격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함으로써 특정 지역 거주자
를 정책의 수혜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일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행 시점의 시장 여건에 따라 정책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2018년 소득요건 완화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기와 맞물려 수요 확대와 함께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2022년 대출한도 상향 정책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주택시장 침체가 진행되던 시점에 시행되어 정책 반응이 제한적이었을 수 
있다.

향후 정책 설계 시에는 단순한 제도 변경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과 수급 구조를 함께 고려한 정교한 
정책 타이밍 조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데이터 기반의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사각지
대 및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정책 개선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정책 시행 전후의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자 구성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향후 과제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중차분(DiD) 분석을 적용하였으나,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분석 변수나 보완된 계량모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보다 폭넓은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모형을 정교화하고, 외생 변수와 통제 변수의 체계적 반영을 통해 분석의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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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해석의 신뢰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행 시점의 시장 여건에 따라 정책 반응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소득요건 완화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기와 맞물린 시기에 시행되어 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 인상 및 경기 둔화가 진행된 2022년의 시장 환경 역시 상이하다. 이러한 
환경 차이는 정책 효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모든 시장 참여자가 동일한 거시경제 여건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 간 비교는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변화가 실제 대출 행동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평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DiD)을 적용하여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 추세를 모형에 내재화하고 
있어, 시장 환경 차이에 따른 정책 효과 왜곡 가능성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주택시장은 
단기간에 급격히 반전되는 경우가 드물며, 각 정책의 시행 시점 또한 상승기 혹은 하락기 중간에 
해당하므로 분석 결과의 인과성은 일정 수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실제 금융기관의 비식별 실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개별 대출
자의 연령, 자산, 직업, 가족 구성 등 세부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회귀식에 다양한 통제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물론 DiD 분석의 설계 특성상 시점 및 집단 간 고정효과를 반영함으로써 일부 
비관측 요인의 영향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나 주택가격 
등 주요 외생 변수에 대한 명시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특히, 2022년 대출한도 
상향 정책의 경우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시장 침체 등 외생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향후에는 주택시장 지표를 포함한 추가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책 변화에 따른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각 정책이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호응을 불려 일으켰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다만 정책의 효과는 
다른 방법, 즉 정책 대상이 보이는 반응의 강도를 통하여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 또한 다루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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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olicy changes in Korea’s government-supported mortgage 
program, the Didimdol Loan program, have influenced the composition of its beneficiaries. 
Focusing on newly-wed couples and multi-child households, this study analyzes two major 
policy shifts: the easing of income eligibility criteria in 2018 and the expansion of loan limits 
in 2022. Using loan-level data from a commercial bank, this study applies a difference- 
in-differences approach to evaluate changes in loan accessibility and volume before and 
after each policy implementation. Findings reveal that easing income requirements 
significantly increased loan uptake among both target groups, particularly by improving 
access in Seoul metropolitan area (excluding Seoul) and non-capital regions. In contrast, 
the increase in loan limi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ly on multi-child 
households, with a limited effect on newly-wed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 tailored policy design based on household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the refinement of mortgage assistance programs and offers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housing finance tools. This insigh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housing stability and formulating sustainable housing finance 
strategies that are responsive to demographic and soci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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